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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Korea’s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in the 1970s on the spread of apartments. Theoretically, policies that regulate urban sprawl and land use in certain areas within cities can lead to an increase in urban density.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may increase the density of residential areas, ultimately promoting the spread of apartments. To verify this hypothes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in residential areas designated as zoning for seven major cities and analyzed the changes in their land use and housing supply plans in the Comprehensive Master Plan (CMP).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rea of residential zoning significantly decreased in 1972 and 1975-76 after designating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RDZ) and initiating the farmland protection policy (FPP). Because the RDZ was designated in major metropolitan areas, its impact was limited to certain cities, whereas the impact of FPP was nationwide. With the mounting concerns over the shortage of land for housing, the government tried to promote the supply of apartments by applying new planning methods, such as apartment districts. Second, owing to the large reduction in the area of residential zoning, each city had to increase the density of the residential area in their CMP, and therefore, they began to develop a planning logic that considered density and housing types in land use planning. Third, in the housing supply plan, the apartment started to be considered as the quantitative plan to increase the urban density since 1975. The impacts of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were implied as the apartment began to be accepted in urban planning and the ratio of apartments to total housing stock surged since the mid-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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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기준, 한국의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 60%를 넘어섰다.1) 아파트가 곧 주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이에 학계에서도 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그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아파트 관련 연구만 7,000건이 넘을 정도이다(김태석 외, 2018). 아파트 관련 연구 카테고리에는 아파트가 확산된 과정과 그 요인에 주목한 연구도 상당하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인구 및 가구의 변화(임덕호, 1994), 중간 소득 지식인 계층의 등장(장성수, 1994; 임서환, 2002), 아파트 특유의 투자효율성과 생활편리성(천현숙, 2003), 권위주의 정부의 시장통제적 주택정책(발레리 줄레조, 2007), 정부 주도의 아파트 대량공급(김태오·최막중, 2016), 중산층의 과시 수단(전상인, 2009) 등 다양한 요인이 아파트 확산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물리적 실체가 건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고려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실제 도시기본계획에서 각각의 부문별 계획(공간구조, 토지이용, 경제·산업, 방재, 보건, 위생, 교육 등)들이 상호 정합성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처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그리고 아파트 건립 사이에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루어진 아파트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건립된 실체로서의 아파트에 집중한 나머지, 도시계획에 반영된 아파트 확산의 증거에는 소홀했던 경향이 없지 않다. 이를 고려한 연구조차, 대부분 개별 사업이나 지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도시계획적 차원이라기보다 건축계획적 차원의 연구였다. 일례로 ‘아파트 지구’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도구가 아파트 확산에 기여한 바를 계획기법과 근린주구론에 기초해 분석한 배선혜(2020), 김혜영·이상헌(2020)의 연구는 모두 특정 아파트 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파트 확산이라는 전국적 현상을 설명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황보람·최막중(2018)의 연구도 아파트 건립 지원 목적으로 실시된 ‘아파트 지구’ 제도에 도시방재 차원의 목적이 있었음을 밝혔지만, 역시 한강변 아파트지구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주목한 바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농지보전 정책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이다. 도시성장관리 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을 ‘관리’하고자 도시개발의 시기나 입지, 비용 등을 규제하는 정책수단들을 일컫는다. 이것이 하나의 계획기법으로 이론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지만, 그보다 이른 시기부터 도시의 과밀과 무질서한 팽창은 도시문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책적 실천은 오히려 일찍부터 실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강력한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 중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보전정책과 같이,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나 도시 내 일부 지역의 도시적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 도시 내부 밀도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이를 주거지역에 적용해 보면, 단위면적당 더 많은 주택공급이 필요하게 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수직적으로 집적된 형태의 주택, 즉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립할 외부적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으로, 실제 도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금껏 연구되지 못했다. 다만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을 통해 최초로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한 법적 정의가 ‘2세대 이상이 동일한 건물에서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닥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으로 3층 이상의 주택’이라는 사실, 그리고 1976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대지의 전부와 계단·복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였다는 사실2)을 고려하면, 주택을 수직적으로 집적시킴으로써 고밀의 토지이용을 가능케 하는 아파트의 물리적 특성이 당시의 법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적 공간 계획(도시성장관리 정책)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개별 도시계획은 아파트 건립 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아파트 확산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순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광역적 공간 계획과 아파트 확산 현상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아파트 확산 현상의 요인 중 하나로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시행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가정하고, 이를 주요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주요 도시별로 지정·고시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면적과 인구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각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master plan)3)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공급계획을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농지보전정책의 시행이 주택공급 관련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추정, 그리고 보다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주택공급 관련 내용이 변화했으리라는 추정에 기반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건설부 고시가 수록된 관보와 7개 주요 도시의 총 23건에 달하는 도시기본계획이다. 다만 원본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편찬한 도시계획사 관련 2차 문헌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와 농지보전정책(1972년 『농지보전법』 제정, 1975년 개정) 시행 전후의 도시기본계획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1975년 기준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6개 수위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통해 산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울산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제Ⅱ장에서는 도시성장관리 정책,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보전 정책이 도시 내부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조명하고, 1970년대의 이들 정책과 관련한 기존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아파트의 도시계획적 수용 양상을 도시별로 지정·고시된 주거지역 면적 추이를 통해 추론하고, 이를 야기한 원인이 1970년대 도시성장관리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을 규명한다.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시행 전후로 아파트의 도시계획적 수용 과정의 규명은 제Ⅳ장에서 다루는데, 이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 면적 산정 논리4)의 변화, 주택공급계획의 변화, 그리고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며 연구를 맺고자 한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도시성장관리의 개념과 이론적 검토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는 개발의 용량, 시기, 입지, 비용 등의 요소를 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개념은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정의되고 이론화되어, 지역지구제(zoning)와 같은 전통적 규제수단과 구별되는 도시계획의 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Kelly, 1993; Nelson and Duncan, 1995). 그러나 기실 도시의 과밀과 무질서한 확산(urban sprawl)은 이전 시기부터 충분히 인지되고 있던 문제로, 영국의 그린벨트와 같은 정책과 제도는 이론에 선행하여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론에 선행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대체로 1960년대를 문제인식기, 1970년대 초반을 시책형성기,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를 정비추진기로 규정하고 있다(김재익 외, 2004:95). 도시성장관리의 정책·제도적 수단에는 성장경계 설정, 개발부담금 부과, 동시성 관리, 일시적 개발 유예, 농업용지 보전 등 여러 기법이 있으나(Cullingworth and Caves, 2013),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보전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에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총량규제나 경제적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별규제와 물리적 규제 중심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시행되어왔다(김재익 외, 2004:104). 1960~1980년대 도시성장관리 정책이라고 평가할 만한 대책들은 대체로 ‘대도시 인구 분산’이라는 목표하에 특정한 기능이 대도시 내에 물리적으로 입지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여 도시 밀도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대책들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보전정책은 이론상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도시 내 일부 지역의 도시적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내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었고, 이는 주택의 수직적 집적을 통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아파트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그린벨트와 같이 도시의 성장 경계를 설정하는 정책은 도시의 팽창적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경제를 억제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겠다는 목표를 가진다. 또한, 농지보전정책도 도시 외곽 혹은 내부에 잔존한 농업용지가 도시용 토지로 전용되는 것을 규제하여 농지의 감소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정책 모두 도시적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강한 규제정책인 것이다.5)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도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도시 내부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도시 내 주거·산업용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도시의 성장경계를 설정하거나 용도전환을 규제하면,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공급이 억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제한된 면적의 토지를 두고 경쟁이 심화되어 토지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O’Sullivan, 2008; 김경환·서승환, 2009). 이 경우, 도시 내 토지소유주만이 지가상승의 이익을 얻게 되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다수의 도시민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도시 전체의 효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도시 내부의 밀도를 적절히 높여주는 보조적 정책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압력을 완화하고, 도시효용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O’Sullivan, 2008).

        그린벨트의 경우, 도시성장경계 설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다. 그린벨트를 시행한 국외 여러 사례에서 도시 내부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도시경제학적 견해와는 상반된 연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택가격에 대한 도시성장관리 정책 시행의 영향이 소득이나 실업률과 같은 지역경제 관련 요인에 비해 크지 않다는 연구들(Phillips and Goodstein, 2000; Dawkins and Nelson, 2002)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책 시행에 따른 환경적 편익이 도시의 쾌적성을 향상시켜 도시 내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연구들(Correll et al., 1978; Cheshire and Sheppard, 1995; Nelson, 1999)이다. 비록 원인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두 부류의 연구 모두 그린벨트 시행 이후, 즉 가용토지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더욱이 1970년대 대한민국의 경우, 인구의 이촌향도와 이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를 이미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시행은 도시 내 주택부족과 같은 토지 관련 도시문제를 가중시켰으리라 판단된다. 결국 토지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주택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개발밀도를 상향시키는 방법뿐이고, 아파트 건립은 이를 현실화시키는 유력한 방안이다.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시행이 아파트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술한 도시경제학적 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

      

      
        2.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보전정책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14개 도시권역에 설정되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상당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목적에 대하여 1971년 개정 『도시계획법』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군사보안으로 명시하였다.6)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에서 그린벨트를 일찍이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60대 후반 이후, 그린벨트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앞서 1965년에 작성된 『서울도시계획』에서도 향후 그린벨트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박정현, 2020). 다만 한국의 경우,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군사보안이라는 목적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1970년대의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의 강력한 국가가 집권해 있던 시기이고,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던 시기이다(장세훈, 1998). 이와 같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즉, 강력한 국가가 군사보안을 이유로 개발을 규제하는 상황이라면, 규제의 정도는 극도로 강했으리라 판단된다. 애초에 목표가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기 위함이었지만, 여기에 군사보안 목적이 추가되면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도시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 등 환경적 편익은 인정(김정훈, 1997; 양병이, 1997)하나, 앞서 고찰한 이론적 논의와 같이,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 왜곡과 이에 따른 효용저하를 지적한 바 있다. 최막중(1994)은 서울 대도시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설정 이후 도시용 토지의 공급부족과 초과수요로 인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야기됐음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비지적(飛地的) 개발(leap frog-leaping), 이른바 이심화(離心化) 현상이 촉진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선옥(1997)은 그린벨트 지정이 없었다면 토지 및 주택 임대가격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Son and Kim(1998)도 전체 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도시일수록 동일면적당 대지가격이 높음을 규명한 바 있다. 권원용(1992)은 그린벨트로 인해 중심도시가 과밀해져 도심으로 통근하는 그린벨트 외곽지역 주민들의 통근비용 증가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외 김경환(1992), 양병이(1992) 등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다만 양병이(1997)는 1990년대 대도시들의 인구증가율 감소를 지적하며 그린벨트의 도시성장 억제효과를 인정하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농지보전정책은 식량 자급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급격한 도시화로 말미암아 농지가 도시용 토지로 전용되는 현상이 지속 발생하자, 이의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저밀 개발로 인한 도시공간의 평면적 확산으로 농업용지의 잠식이나 토지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Cameron, 1980),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69년과 1971년에 각각 「농지전용 및 유휴농지 처리요령」과 「농경지 보호를 위한 시책요강」이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이에 1972년, 보다 강화된 규제안을 담은 『농경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지보전법’)이 제정되며 농지보전정책의 본격적 시행이 시작되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양질의 농지를 ‘절대농지’(現 농업진흥지역)로 지정하여 타 용도로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었다. 특히 1975년 개정된 『농지보전법』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강화되어 절대농지의 지정 및 고시를 법정화하였고, 그 전용을 더욱 강하게 규제하였다. 두 번째 측면은 도시지역에 적용된 사항으로, 1975년 「도시계획재정비지침」의 시달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 우량 농경지를 제척하거나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제Ⅲ장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이처럼 강력한 농지보전정책이 시행된 이유는 무엇보다 식량자급을 이루지 못한 당시 한국 현실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군사보안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식량자급 실패는 전시 식량확보에 실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대치라는 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식량자급은 국가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량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의 하나”였고, “식량자원은 국가안보상의 기간자원으로서 「식량안보」의 중대성이 이만큼 강조된 일은 없었다”고 한다.7) 『농지보전법』에 명시된 1차적 목적은 농지보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식량안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이는 법 시행에 따른 규제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의 농지보전정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농업정책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농지보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긍정적 평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가 있는 반면, 산업 및 주거용지의 지가상승을 유발함에 따라 농업용지의 지가도 상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농업발전이 저해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김성호 외, 1984; 임수환, 1997). 다만 앞서 고찰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연구에 비해 제도 시행이 도시공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별개 정책으로 다루었던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농지보전정책을 도시성장관리 정책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설정했는데, 이는 두 정책이 모두 도시 내·외부의 개발을 규제함으로써 기존 시가지의 개발압력을 가중시킨 대표적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적 목적이 추가됨에 따라, 두 정책은 개발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도구로 기능했다. 따라서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시행은 도시 내부의 개발압력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고, 도시계획은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주택공급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면, 토지효율을 극대화한 아파트의 공급확대 방안을 도시계획이 모색해야 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껏 이와 관련한 검증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다.

      

    

    

  
    
      Ⅲ. 도시성장관리 정책 시행과 도시계획 변경
      
        1.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면적 변화
        1970년대 시행된 일련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아파트의 도시계획적 수용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지표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별로 지정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면적의 시계열적 추이를 그 척도로 간주하고자 한다. 동일한 양의 주택공급을 계획할 때 공동주택 비율이 높을수록 이에 소요되는 토지 면적은 작아진다. 따라서 주택의 주요 공급유형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상정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기정 도시계획의 주거지역 면적은 과다추정된 것이 되기에 그 면적은 축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계획이 아파트를 수용하였다면, 주거지역의 면적은 감소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면적 변화를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그림 1>과 <그림 2>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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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s in area of residential zoning during 1967~1985 (nationwide, Unit: km2)
            Note 1: The missing year is plotted as a dotted line

            Source: Ministry of Construction (1970~1985); Ministry of Home Affairs (1967~1985)

          
          

          

        

        
          
          

          Figure 2. 
				
          

          
            Trends in area of residential zoning during 1964~1985 (by cities, Unit: km2)
            Note 1: The year in which the data was not obtained is plotted as a dotted line

            Note 2: The value is based on the end of each year

            Note 3: The left Y-axis represents the trends of Seoul, and the right Y-axis represents the trends of other cities

            Sourc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64~1985), Ministry of Construction (1968; 1969), secondary literature by city (Busan City, 1992; Gwangju City, 1992; Daegu Metropolitan City, 1995; Seoul Metropolitan City, 2001; Daejeon Historiography Institute, 2002; Incheon Metropolitan City, 2017)

          
          

          

        

        먼저 <그림 1>은 『건설통계편람』과 『한국도시연감』에서 확인한 1967년부터 1983년까지의 전국 주거지역 면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 자료에 기록된 전국 용도지역 통계는 그 값이 상이하고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불완전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추이의 파악만은 가능할 것이다. 두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 차원에서의 주거지역 면적은 1971년까지 대체로 증가하다가 1972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나, 1975~1976년 기간 재차 상당 폭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개발제한구역제도 시행시기(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와 농지보전정책의 시행시기(1972년 『농지보전법』 제정, 1975년 개정)가 주거지역 면적 감소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는 1962~1985년 기간 7개 도시의 주거지역 면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1972년의 감소세는 불과 4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만 확인되었고, 전국적인 감소 폭(건설통계편람 기준, 51.1km2 감소)보다 서울의 감소 폭(75.8km2)이 훨씬 크다. 따라서 1972년 주거지역 면적 감소현상은 서울의 주거지역 축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75년에는 5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1976년에는 7개 도시 모두 주거지역 면적이 감소하였다. 1975~1976년의 주거지역 면적 감소현상은 일부 도시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거지역 면적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인구 증가추세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7개 도시의 주거지역 면적과 인구변화를 정리한 <표 1>을 보면, 주거지역 면적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인구만은 7개 도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인천과 대전의 경우 1971~1985년 기간 인구가 2배 넘게 증가하였으나, 주거지역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어 1971년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주거지역 면적은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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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s in population and area of residential zoning during 1964~1985 (nationwide and by cities)
          
          

        

        
        

      

      
        2. 첫 번째 전환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술한 바와 같이, 1972년 주거지역 면적의 감소현상은 서울이 주도하였다.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서울 주거지역 면적은 75.8km2나 감소(401.3km2→325.6km2)했지만, 녹지지역은 85.7km2가 증가(245.4km2→331.1km2)했기 때문이다. 이때 지정된 상당 면적의 녹지지역은 기존 도시계획에서 시가화가 예정되어 있던 지역으로, 이는 1971년(그림 3)과 1972년(그림 4) 수립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71년 서울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조정수립』을 통해 주거지역 면적을 364.49km2에서 381.21km2로 상향하였으나, 이듬해인 1972년 수립한 『시정종합계획 1972-1981』의 토지이용계획에서는 30% 이상 축소시킨 251.46km2만을 지정하였고, 대신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시가화지역’을 301.79km2에 걸쳐 지정하였다. 불과 1년 만에 서울시 경계에 지정되어 있던 시가화 예정 지역이 녹지지역 또는 비시가화 지역으로 변경되는 대폭적 정책 전환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변경 지역의 상당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고려하면, 최소한 서울의 경우, 1971~1972년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1972년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 축소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 
				
          

          
            Land use plan in 「The Master Plan of Seoul Metropolis in 1991」
            Source: Seoul Metropolitan City (19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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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use plan in 「Comprehensive Plan for Municipal Administration: 1972~1981」
            Note 1: The dotted line represents the administrative boundary

            Source: Seoul Metropolitan City (1972:81)

          
          

          

        

        한편, 부산의 경우에도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자, 이로 인해 1972년 고시된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 면적이 감소하였고, 인천(1971년 7월), 대구(1972년 8월), 대전(1973년 6월)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당해에 주거지역 면적이 감소하였다. 시점상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거지역 면적 감소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광주는 1973년 1월에, 울산은 1973년 6월에 각각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주거지역 면적이 증가하였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기성시가지 외곽에 지정됨에 따라 시가지 내 주거지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더불어 도시계획구역도 확장되어 시가지 면적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두 번째 전환점: 농지보전정책의 시행
        본 연구에서 두 번째 전환점으로 주목한 1975~1976년 기간에는 7개 도시 모두에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면적 감소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농지보전정책 시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972년 『농지보전법』 제정으로 시작된 농지보전정책은 1975년부터는 그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도시계획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975년 1월, “날로 심각해져가는 식량자급책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많은 토지를 농토로 보존한다는 데 극히 중점”을 두어 안양 등 9개 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면적 축소가 이루어졌고, 이 중 농촌지역이 많은 수원·평택·천안 등은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다.8) 동년 6월에는 서울, 부산, 인천, 안양, 마산, 김해, 제주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줄이고 녹지지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9) 무엇보다 1975년 7월 23일, 건설부가 35개 시, 122개 읍, 395개 면에 대해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경지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작성 지침을 마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때 시달한 「도시계획재정비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기준으로, 첫째, 우량농경지의 도시계획구역 제척, 둘째, 불가피한 사유로 도시계획구역 제척이 어려운 우량농경지의 녹지지역 지정이 제시되었다.10) 이에 의거, 이듬해인 1976년 3월 27일에는 도시별 도시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건설부고시 제37호, 제37-1호, 제37-2호)가 발표되었고, 이후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 변경이 시나브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인천시(1975:71)는 1975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설정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구역이 크게 변경되었고, 이를 반영한 『인천도시계획재정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농경지 보전 정책에 따른 도시개발방향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차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진 지 1년 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발표할 수밖에 없었다(인천시, 1976:80).

        한편,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지시가 도시지역을 축소시키고 도시 내 토지용도를 대대적으로 바꾼 규제 조치였다면, 1975년 12월에 개정된 『농지보전법』은 절대농지에 대한 개발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축소된 도시지역이 재차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개정 법령은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업단지를 지정할 때, 농지가 편입될 경우에는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절대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절대농지를 전용할 시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체농지를 조성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농지보전정책의 시행을 통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시가화 지역 외부까지 농지전용을 막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정책은 여전히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했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에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5월, 주택 208.7만 호를 1981년까지 공급하겠다는 장기 주택건설계획 등 다양한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강력한 농지보전정책의 전격적 실시로 말미암아 계획의 실현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11)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보전 정책과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정책이 상충하게 된 것이다.

      

    

    

  
    
      Ⅳ. 도시계획상 아파트 수용논리 확립 과정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농지보전정책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자, 도시계획의 일관성 결여, 택지부족문제 가중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농지보전정책을 추진하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택지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정부는 확고하게 그린벨트 해제만은 불가함을 표명하였다.12) 대신 정부는 농지보전정책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구역면적축소에 따른 주택지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몇 가지 해소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집단체비지’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존 방식에서의 체비지는 환지가 이루어지는 토지에 위치하므로 각각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체비지를 한데 모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최소 50%를 주택업자에게 원가로 매각함으로써 아파트와 같은 대형 주택단지 조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방안은 정부의 제안 이전에 이미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고, 1975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필요 시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법제화되었다(김진희·김기호, 2010). 둘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지구’를 신설하여 택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파트지구란 아파트의 집단적 건설을 목적으로 1976년 지정된 한국만의 독특한 용도지구(舊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용지 공급이 제한된 여건에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서울시가 1978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전체 주거지역의 약 8%를 고밀도주거지역으로 배분하여 600인/ha 이상의 아파트지구로 개발하겠다고 기술했으며(서울특별시, 1978:16-17), 서울시의 198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아파트지구의 조정’이 별도의 절로 할애되어 보다 상세히 기술되었다(서울특별시, 1980:478-480). 아파트 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앞서 언급한 ‘집단체비지’ 방식과 연동되어 실제 도시공간에서 작동되었다. 일례로 아파트 지구 중 하나인 서울 영동지구의 경우, 환지된 필지의 규모가 작아 개별 필지만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어려웠다. 이에 적정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필지의 합병 및 재환지의 절차가 필수적이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김병린, 2015; 황보람·최막중, 2018). 이외에도 정부가 제시한 해소책에는 경작이 불가능한 미개발 구릉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 역시 해당 토지에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건립하여 토지이용의 입체화 및 고도화를 꾀하는 방안이었다. 결국, 1970년대 우리 정부는 도시성장관리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도시계획에 아파트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도시성장관리 정책 시행에 따른 주거지역 감소현상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제1시기(1972년 이전), 제2시기(1972~1976년), 제3시기(1976년 이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7개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주거지역 면적 산정방식 및 주택공급계획 제시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73년에 이루어졌기에, 제1시기와 제2시기의 구분을 다른 도시보다 1년 늦추어 설정하였다. 당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고밀·고층주거가 계획 기조로서 선언적으로 비교적 쉽게 언급되는 것과는 달리, 정량적 계획, 특히 실질적인 주거지역 면적의 산정 과정이나 구체적인 주택 공급량 계획에는 고밀·고층주거 요소가 상당히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7개 도시가 1964~1985년 기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주거지역 면적 산정방식과 그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도시기본계획마다 주거지역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시기별로 주로 사용된 방식이 있었고, 이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변화한 듯하다. <표 2>에서 짙은 음영으로 표현된 영역은 시기별 주된 유형 및 경향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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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지역 면적 산정방식의 변화
        제1시기에 수립된 다수의 도시기본계획들은 주거지역 면적 산정 시 주택유형이나 밀도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시재정비계획』(1968)에서는 공업·상업지역의 면적을 별도 기준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산정한 이후, 이 면적을 전체 주거가능면적에서 제외한 값을 주거지역 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타 용도지역 면적 지정 이후 잔여 토지에 대하여 후순위로 지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대전시(1972)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자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기존 지정된 면적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주거지역 면적을 외생적인 값으로 취급한 것은 주거밀도 및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의지가 크지 않았음을 뜻한다. 주거밀도를 고려하여 주거지역 면적을 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 계획들도 대체로 단일밀도 기준만을 적용했기에 그 한계는 명확했다. 『대구시 도시계획서(변경안)』(1964)와 『인천도시재정비계획』(1969)은 ‘100인/ha’, 광주시(1971)의 『도시종합계획』의 경우에는 ‘20,000인/km2’(=200인/ha)와 같은 기준을 명시했지만, 도시 내 모든 지역에 단일한 밀도를 적용하여 주거지역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제2시기는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보전정책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주거지역 축소 현상이 발생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거지역 면적 산정은 여전히 단일한 밀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한다면 그 방법론이 다소나마 정교해졌다. 이 시기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주거지역 면적 산정 과정에는 ‘1인(또는 1호)당 주택부지면적’과 ‘공공용지율’의 개념이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거 면적이나 공공용지 면적 산정 시 공공의 계획적 고려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거지역 면적 산정에 있어 주택유형도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부산시(1972)의 경우, 주택 1호당 부지면적을 135m2로 설정한 이유를 언급하며, 독립주택은 200~250m2, 공동주택은 50m2이기에 이를 절충하여 135m2로 설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전히 주택유형이나 밀도에 대한 고려가 정교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특성을 계획수립 시 염두에 두었음은 분명하다. 이후 1975년, 앞서 언급한 건설부의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작성 명령이 각 시·군에 하달되자, 공동주택 건립은 도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건립”(대전시, 1976:60)해야 한다는 인식이 비로소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주거지역을 급격히 축소시켜야 하는 여건 아래 도시계획의 논리적 불완전성 혹은 모순이 드러난 과도기적 양상도 확인되었다. 인천시(1975:181)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도시개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기정계획을 변경하고 『인천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했다고 밝혔지만, 불과 1년 후 “농경지 보전정책과 인공대지조성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재차 계획을 수정하였다(인천시, 1976:181). 본 연구가 주목한 두 계획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199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계획인구가 불과 1년 만에 16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주거지역이 축소된 상황에서 기존 면적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계획인구마저 축소되었던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계획인구 추정방법과 주거지역 면적 산정방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에도, 인구추정에 있어 중요한 인자인 등차계수 값이 수정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고(인천시, 1975:85-86; 1976: 94-95), 주거지역 면적 산정과정도 수정되지 않았다(인천시, 1975:149-150; 1976:149-150). 과도기적 시기에 나타난 불완전한 도시계획 사례라 할 수 있다.

        제3시기에 이르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면적은 보다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산정되기 시작하였다. 주거지역에 거주하리라 예상되는 계획인구에 밀도 기준(고·중·저밀도)이나 주택유형 기준(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적용하여 개별 주거지역의 면적을 산출한 후, 이를 최종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전시(1983)의 경우, 주거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 인구가 시역 내에서는 고층아파트(370인/ha), 연립주택(260인/ha), 단독주택(180인/ha)에 각각 1:4:5의 비율로, 시역 외에서는 고층아파트(300인/ha), 연립주택(200인/ha), 단독주택(135인/ha)에 각각 1:3:6의 비율로 거주하리라 상정하고 주거지역 면적을 산출했다. 부산직할시(1985)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주거지역 면적을 산출했다. 즉, 제1안에서는 밀도 기준을 고밀 250인/ha, 중밀 200인/ha, 저밀 100인/ha로 각각 설정한 후, 계획인구를 고밀과 중밀 주거지역에 8:2의 비율로 배분하여 주거지역 면적을 산출하였고, 제2안에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1호당 부지면적을 각각 83m2/호, 150m2/호로 상정한 뒤, 추계가구 수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53.5:46.5의 비율로 배분하여 주거지역 면적을 산출했다. 이후 두 개의 안을 절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주거지역 면적을 산출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제3시기는 제2시기에 비해 주택유형도 세분화되었고, 그 산정방식도 보다 면밀한 검토 속에 이루어졌다.

      

      
        2. 주택공급계획의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성장관리 정책 시행 이후 주거지역 면적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인구를 한정된 주거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2시기에는 계획의 논리적 불완전성 혹은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점차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주거지역 면적을 산정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아파트의 도시계획적 수용이 있었다. 이에 도시계획이 아파트를 수용한 보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중 주택공급계획을 고찰하고자 한다. 7개 대상 도시의 주택공급계획을 주택유형에 대한 고려여부와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짙은 음영으로 표현된 영역은 각 시기별 주택공급계획의 주된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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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시기까지만 해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택공급계획은 부차적 계획에 불과했다. 주택공급계획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마저 있을 정도이다(인천시, 1969). 이를 고려한 계획에서조차 단순히 계획기간의 주택수요를 산출한 뒤, 해당 기간에 달성하고자 한 주택보급률에 맞춰 주택공급 물량을 제시한 수준에 불과했다. 주택유형에 대한 고려가 도시계획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제2시기에 들어서서이다. 서울특별시(1972:195-196)의 경우, 1981년까지 전체 공급계획량 860,880호 중 63,800호를 시영주택으로 건립하고, 시영주택 중에서도 40,800호를 아파트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최소한 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서울시는 시영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인 23,100호를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아파트’로 계획하였는데, 이를 통해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1970년) 이후 변화된 서울 주택정책의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다.14) 다만, 관련 계획은 시영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공급계획량 중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이 공급할 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담지 못했다. 과도기적 시기의 한계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계획에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 제2시기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1972:194-198)의 경우, “도심부의 토지는 ⋯ 고층화 또는 아파트화할 것이 예상”된다며 아파트 건립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계획을 제시했고, 부산직할시(1972:154-155)도 이미 1968년부터 시·공영주택의 아파트 중심 공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민간이 도심에 공급하는 주택도 고밀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히며 아파트 중심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시기에 들어서자 대부분 도시의 주택공급계획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유형별 공급계획이 수립되었고, 공급량도 주체(민간, 공공)를 구분하여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된 7개 도시 중 4개 도시는 아파트(혹은 공동주택)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대전, 광주, 인천은 여전히 단독주택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다. 광주시(1976:210-211)의 경우, “토지자원의 보존을 위한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주거형식의 입체화를 수반”하게 되므로 “지금껏 주거형식의 대종을 이루어 왔던 독립주택의 우수성만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기술하면서도,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라 독립주택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할 것”이라며 “현 광주시의 능력으로 단시간 내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주거 형식은 시대적 요구와 같이 급속히 보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1984년에도 광주시(1984:227)는 “단기적 주택공급 방향을 고층 고밀화에 두되 장기적으로 연립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한 주택공급을 시도”할 것이라며, 목표연도(2001년)까지 아파트(31.6%)보다 단독주택(45.5%)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이 목표로 한 2000년대 광주시의 아파트 비중은 65%를 상회한다. 또한 1976년 광주 도시계획은 목표연도(1996년)까지 필요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을 76km2로 예상했지만(광주시, 1976:232-233), 실제 주거지역 면적이 이를 넘어선 것은 2016년에서야 이루어졌다(광주광역시, 2016). 1976년 도시계획에서 전망한 바와 달리,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계획보다 적은 면적으로 계획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아파트 공급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전국 및 주요 도시에서 전체 주택 수 대비 아파트 비율의 추세를 <그림 5>와 <표 4>에 정리하였다. 아파트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다가 차츰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급증 시점이 1975년 무렵이라는 사실은 1970년대에 추진했던 한국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아파트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이를 도시별로 보면, 1970년만 해도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 4.1%, 부산 2.4%, 인천 0.5%, 대구 1.1%, 광주 0.6%, 대전 0.4%, 울산 0.5%에 불과했으나, 1985년에 이르자 각각 26.1%, 23.0%, 29.3%, 25.3%, 20.6%, 16.6%, 32.6%로 증가하였다. 주택의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함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아파트의 확산은 1970년대에 시행된 일련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있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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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s in the ratio of apartment to total housing units during 1970~2020 (nationwide and by cities)
            Source: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1970, 1975, 1980, 1985); Statistics Korea (1990, 1995, 2000, 2015, 2020); Hwang et 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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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아파트가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과 시기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보전정책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도시성장관리 정책에 주목하여 도시의 외연적 성장 및 내부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적 개입이 도시의 내부 밀도를 상승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여 아파트 확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가정하였고, 이를 7개 도시의 지정·고시된 주거지역 면적 및 도시기본계획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농지보전정책의 시행이 주요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용도계획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두 제도의 시행은 도시의 외연적 확장 규제와 농지보전을 1차적 목적으로 하였지만, 여기에 군사보안적 목적이 추가되며 그 규제의 정도는 매우 강력하였고, 이는 도시 내부의 개발압력을 가중시켰다. 정책의 시행은 부득불 시가화 면적의 축소를 야기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주거지역도 포함되었고, 이는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인 7개 도시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행은 서울 등 일부 도시에 국한하여 주거지역이 축소되었지만, 1975~1976년 기간 농지보전정책이 추가로 시행되며 552개 도시에 도시계획 재정비 지시가 하달되자 규제의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 결과 7개 도시 모두에서 주거지역이 축소되었다. 도시성장관리 정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가 전국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거지역 축소로 인해 택지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집단체비지, 아파트지구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아파트 공급을 원활히 하는 도시계획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한 것이다.

      둘째, 도시성장관리 정책 시행 이후,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규제되자, 토지이용계획의 주거지역 면적 산정 과정에 고밀화를 위한 계획논리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제1시기인 197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거지역은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산정 이후 잔여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면적 산정방식에 대한 고려도 면밀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대구(1969), 인천(1969), 광주(1971)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밀도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도시 전 영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었고, 주택유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주거지역 고밀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시행된 제2시기에 이르자, 주거밀도 기준 설정에 있어 아파트나 공동주택 유형에 대한 고려가 도시기본계획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주거지역 축소를 도시계획에 급박하게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면적 산정 논리가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틀린 사례도 있었지만, 고밀·고층주거의 논리가 반영되지 않았던 제1시기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제2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상의 모순은 제3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밀도 혹은 주택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설정되었고, 아파트로 대표되는 고밀의 주택유형을 주거지역 면적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논리적 구체성이 강화되는 시점이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시행된 이후였음은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지만, 이의 인과관계를 성급하게 일반화함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도시기본계획의 보완 및 논리성 확보는 제도개선 등에 기인했을 수도 있고, 아파트 건립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에 주거지의 고밀화가 반영되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택공급계획에도 아파트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공급계획은 도시계획에서 부수적인 계획으로,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도시계획도 있었다. 주택공급계획을 반영한 일부 도시계획의 경우에도 계획인구로부터 산출된 주택수요에 목표로 설정한 주택보급률을 적용하는 단편적 방식을 기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2시기에 들어서자, 도시성장관리 정책 시행에 따른 주거지역 축소와 지속적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라는 상충하는 두 여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이 필요했고, 이에 주택을 수직적으로 집적시킨 아파트의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는 도시계획적 해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이후부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주택공급계획이 수립되었다. 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결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0.8%에서 1985년 13.5%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7개 도시의 경우, 1970년 최저 0.4%(대전), 최고 4.1%(서울)에 불과했으나, 1985년에는 최저 16.6%(대전), 최고 32.6%(울산)까지 증가하여 더욱 큰 증가폭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아파트 확산의 배경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1970년대 도시 내·외부의 개발을 규제하는 도시성장관리 정책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주요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아파트 공급 확대방안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아파트 관련 연구들이 특정 도시 또는 개별 사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전국적인 아파트 확산 현상을 설명함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7개 도시의 도시계획 변경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파트 확산 현상이 서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었음을, 그리고 그 이면에는 도시계획이, 또 그 이면에는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자료 취득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분석 대상이 된 도시별 도시계획 문헌들의 전수 확보가 어려웠고, 이에 일부 분석하지 못한 문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성장관리 정책 시행이 도시기본계획의 변화와 아파트 확산에 영향을 미쳤음은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기존연구를 통해 확인된 투자효율성, 생활편리성, 권위주의 정부의 시장통제적 주택정책 등의 요인과 견주었을 때 그 영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시행은 주거용도뿐만 아니라, 도시 내 모든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역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이 역시 후속연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21년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4단계 BK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Notes
      
        주1. 2019년	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며,	단독주택(일반,	다가구,	영업겸용	포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주택으로	보았음.	이에	따르면,	총	18,126,954호의	주택	중	아파트는	11,287,048호임.
      

      
        주2.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되고	있음.	
      

      
        주3. 198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법제화되기	이전까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종합계획’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음.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면적	산정방식과	주택공급계획의	변화를	분석하므로	계획의	명칭과는	무관하게,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문헌들을	도시기본계획으로	간주하였음.	한편,	도시기본계획은	오늘날	‘comprehensive	urban	plan’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의	주요	시간적	범위인	1970년대에는	노융희(1974)가	사용한	‘comprehensive	master	plan’이	보다	일반적	영문	표현이었기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표기하였음.
      

      
        주4. 본	연구에서	주거지역	면적	산정방식의	분석은	토지이용계획의	일반적인	수립과정(기본방향→대상지선정→수요예측→입지배분→집행계획)	중	‘수요예측’	단계에	대한	분석을	의미함.
      

      
        주5. 다만	농지보전정책의	경우,	도시	외부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에	잔존하는	농지들의	용도전환도	규제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에	비하여	그	공간적	범위가	더욱	넓었음.
      

      
        주6. 동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주7. 경향신문,	1974.3.18.,	‘식량안보	굳건히’.
      

      
        주8. 매일경제,	1975.1.16.,	‘도시확산방지에	주안’.
      

      
        주9. 매일경제,	1975.6.20.,	‘주거·공업지역	줄여’.
      

      
        주10. 매일경제,	1975.8.21.,	‘76년까지	계획안	작성’.
      

      
        주11. 동아일보,	1975.7.24.,	‘도시개발서	농지보전으로	갈팡질팡	토지정책’
      

      
        주12. 조선일보,	1975..8.22.,	‘도시계획·농지보전	어떻게	되나’.
      

      
        주13. 매일경제,	1975.6.7.,	‘택지가	모자란다,	공급현황과	문제점’.
      

      
        주14. 아파트를	저소득층	주택유형으로	공급하고자	한	시민아파트	사업이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로	실패로	돌아가자,	공공에	의한	아파트	건립은	그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변경하게	됨(임서환,	200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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